
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것

은 반대로 사람이 조심하면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대부분

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쉽게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, 건조한 환경에서는 자기도 모

르게 어느 순간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

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이와는 별개로 입목 피

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. 

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39.5%로, 최고징역은 12년까지 선고된 

사례가 있습니다. 실제로 지난 2016년 4월 6일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번져 

53.8ha의 산림을 태운 충북 충주시 A(68)씨는 징역 10개월 형과 8,000만 원의 배상금

을 청구받았습니다. 또한, 2022년 3월 5일에 발생한 강릉산불의 방화 가해자가 검거되

어 2심에서 12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. 산불은 과실로 인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에게 형

사처벌은 물론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물을 정도의 위중한 범죄입니다. 

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고하

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‘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’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

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
산불을 실수로 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?

실제 산불 방화자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나요?

Q8

Q9

A

A

5. 산불 조사·감식 및 처벌



포상금 지급 기준

●(산불가해자) 징역형,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

●(산불방지 위반사항)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

   - 지급률 : 「산림보호법」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

   - 지급액 : 최고 10만 원, 최저 3만 원

구분 포상금

징역형

(금고형) 

2년 이상
- 300만 원  

   단,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 원 지급

2년 미만
- 200만 원  

   단,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 원 지급

벌 금 형
- 벌금액의 100분의 10  

   단, 최고 50만 원, 최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

선고·기소유예 - 10만 원

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




